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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인천시, 인식-실천 간극 해소를 통한

정책 신뢰 기반의 재난안전 실천력 제고 필요 

복합위험 시대, 시민의 행동 변화를 끌어내는

신뢰 중심의 인천형 재난안전 실행 전략 구축 필요

재난의 복합화와 일상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관 주도의 일방향적 대응 체계를 넘어 

시민참여 기반의 능동적 재난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실증 분석

결과, 인천시민의 재난안전 의식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비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인식-실천의 비동기화’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간극을 해소할 핵심 요인으로 ‘정책 신뢰’에 주목하였다. 시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정책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체험 중심 학습, 정책 과정의 투명성 강화, 구조적 지원 확대, 권한 

있는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 실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안전도시 인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식과 실천의 관계 규명 및 지역별 유형화를 위한 다각적 분석 진행

본 연구는 재난안전 의식이 시민 실천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심리적·구조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계획된 행동 이론, 절차적 정의 이론 등을

검토하여 정책 수용성 분석 틀을 설정하고, 「2024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해 의식, 정책 신뢰, 실천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인천시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정책 신뢰와 실천 수준을 교차 분석하여, 고신뢰·고

실천형, 고신뢰·저실천형, 저신뢰·저실천형, 저신뢰·고실천형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여건과 제약 요인을 반영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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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실천의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신뢰 기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

연구 결과, 인천시민의 재난안전 실천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신뢰 수준과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실행 여건의 제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재난 위험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거나 시간·비용·접근성 등의 부담으로 인해 실제 행동을 주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원도심 지역에서는 정책 피로감이, 도서 지역에서는 물리적 접근성 한계가 반복적으

로 실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은 ▲ 단순 홍보

중심에서 체험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 정책 집행 과정의 투명성 강화, ▲ 개인 책임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공공 지원 시스템 중심의 접근으로의 전환을 중점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시민이 신뢰하고 참여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제언

본 연구는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의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한 실행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정책 대안은 ① 체험·교육 중심의 안전 정책 전환, ② 재난안전 행정의

투명성 강화, ③ 취약계층을 고려한 구조적 지원 인프라 확충, ④ 주민 주도 거버넌스

활성화, ⑤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한 안전 행정의 연속성 확보로 요약된다. 이러한 대안들은

시민의 안전 의식을 토대로 정책 신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인식과 실천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 대안은 단계적 로드맵에 따라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책 과정 공개와 체험형 학습을 통해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중기적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천 지원 체계를 확충하며, 장기적으로는 시민참여가 제도화된 재난안전 거버넌

스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앞둔 현시점에서 구역 재편 단계부

터 유형별 맞춤 전략을 반영함으로써 재난안전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 수용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지역위험 #재난안전의식 #정책신뢰 #시민실천 #정책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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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1장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 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재난의 대형화·복합화는 기존의 관 
주도적 재난 대응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

❍ 재난이 일상적 위험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재난안전 정책은 행정 중심의 대응을 

넘어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시민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재난 대응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역 공동체의 

자생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는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과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시민

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과 일상 속 재난 대비 행동 간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함.

❍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비상 물품 구비나 대피 훈련 참여 

등 실천 단계로의 이행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재난안전 정책 영역에서 인식과 실천의 격차가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 이러한 격차의 배경에는 정책에 대한 신뢰 수준과 시간·비용·접근성 등 실천을 

제약하는 구조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시민이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신뢰가 

낮거나 실천 부담이 클 경우 행동으로의 전환은 제한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재난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홍보 중심의 접근을 

넘어 시민의 정책 신뢰를 제고하고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실행 조건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전환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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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시민의 재난안전 의식과 실제 실천 행태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신뢰를 매개로 시민 실천을 촉진할 수 있는 
맞춤형 재난안전 정책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첫째, 재난안전 의식, 정책 신뢰, 시민 실천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시민의 실천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을 도출하고자 함.

- 기존 정책이 전제해 온 인식 제고를 통한 행동 변화라는 단선적 가정의 한계를 점검하고, 

정책 수용성 관점에서 실천 저해 요인을 구조적으로 해석함.

❍ 둘째, 인천광역시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의식과 실천 특성을 유형화함으로
써 지역별 사회·환경적 맥락이 정책 수용성과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동일한 정책 수단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 원인을 규명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접근의 필요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 셋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체험 중심 학습, 행정의 투명성 강화, 구조적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포함하는 인천형 재난안전 정책 로드맵을 제안함.

- 시민의 실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3.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는 인천시 내 전 지역으로 설정함.

❍ 시간적 범위는 연구 기간 내(∼2025.12.) 활용 가능한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함.

❍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본 연구는 재난안전 정책 수용성을 ‘재난안전 의식(인지)–정책 신뢰(태도)–시민 실천(행

동)’의 연쇄 구조로 설정하고, 각 요소 간의 관계를 분석 대상으로 삼음.

- 재난안전 의식은 재난 위험과 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정책 신뢰는 재난안전 

정책과 행정 집행 과정에 대한 신뢰로, 시민 실천은 일상 속 재난 대비 행동과 정책 

순응 행태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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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요소 간의 관계를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닌 심리적 요인과 제도적 조건이 결합한 

구조적 메커니즘으로 이해하고 분석함.

- 이를 위해 위험 인식 이론, 계획된 행동 이론, 절차적 정의 이론 등 재난안전 정책 

수용성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분석 틀을 설정함.

- 실증 분석은 2024년 실시된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하며, 

군·구별 비교 분석을 통해 지역별 정책 수용성의 차이도 함께 검토함.

2)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재난안전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실증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문헌 검토, 통계 분석,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인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음.

❍ 문헌 연구

- 재난안전 의식, 계획된 행동 이론, 절차적 정의 이론 등에 관한 국내외 문헌 및 정책 

사례를 검토함.

❍ 통계 분석

- 「2024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 패키지인 SPSS 26.0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함.

- 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과 군·구별 특성 분류를 위한 

기술통계 및 매트릭스 분석을 병행함.

❍ 전문가 자문

- 관련 분야의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유형별 실행 전략의 타당성 

검토 및 정책제언 고도화를 시행함.





2

이론적 고찰





제2장 이론적 고찰  9

이론적 고찰

제2장

1. 재난안전 의식의 개념과 정책적 의미

❍ 재난안전 의식은 재난 발생 가능성과 그로 인한 피해 수준에 대하여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개념으로 정의됨.

❍ 이는 단순한 정서적 반응인 불안감이나 공포에 국한되지 않으며, 위험에 대한 인지, 
정보에 대한 해석, 그리고 공공의 대응 체계에 대한 평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는 인식 구조를 포함함(Douglas & Wildavsky, 1983; Slovic, 1987).

❍ 위험 인식에 관한 초기 연구는 위험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확률과 피해 
규모의 문제로 다루는 경향이 강했으나, 이후 연구들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도 
개인과 집단에 따라 다른 인식이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였음.

❍ Slovic(1987)은 심리측정 패러다임(psychometric paradigm)을 통해 위험 인식이 
두려움(dread)과 미지성(unknown)이라는 인지적·정서적 차원에서 형성되며, 사람
들이 객관적 확률보다 주관적 두려움과 통제 불가능성에 기반하여 위험을 평가한다고 
설명함.

❍ 이러한 심리적 접근은 재난안전 의식이 단순한 정보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인지 구조가 결합한 복합적 인식임을 시사함.

❍ 더 나아가 위험의 문화이론(Cultural Theory of Risk)은 위험 인식이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구조화된다는 점을 강조함(Douglas & Wildavsky, 1983).

❍ 이 관점은 재난안전 의식이 사회적 맥락과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며, 제도적 신뢰, 
문화적 가치, 정책 환경이 위험 평가 과정에 체계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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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Kasperson 등(1988)의 위험의 사회적 증폭 이론(Social Amplification 
of Risk Framework)은 위험 정보가 미디어, 전문가, 정책 결정자 등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증폭되거나 감쇄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재난
안전 의식 역시 재난 그 자체의 경험보다 재난을 둘러싼 정보제공 방식과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형성되는 경향을 강조함.

❍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재난안전 의식을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환원하기보다
는 정책 환경과 제도적 신뢰를 포함하는 사회적 인식 변수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함.

❍ 특히 재난안전 정책은 단기적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어렵고, 사고가 발생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 효과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따라 정책의 성과 평가가 시민의 주관적 인식에 크게 의존하게 되고, 재난
안전 의식은 정책 성과 평가의 중요한 매개 변수로 작용하며, 정책 정보의 수용
과 행동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임.

❍ 재난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공공의 대응 역량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 정책적 
권고나 안전 지침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함(Slovic et al., 
2004).

❍ 이는 정책 시행의 실효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재난안전 정책이 
시민의 일상적 행동 변화와 지속적인 협조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시민의 인
식 수준은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이 됨.

❍ 종합하면, 재난안전 의식은 재난 위험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정책 환경에 대한 
평가가 결합한 개념으로 재난안전 정책의 성과와 시민의 정책 수용성을 이해하
는 데 핵심적인 요인이 되며, 이러한 논의는 재난안전 정책의 규제적 성격과 정
책 신뢰, 시민 실천 및 정책 수용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이론적 
출발점을 제공함.



제2장 이론적 고찰  11

2. 재난안전 정책의 규제적 성격과 정책 수용성

❍ 재난안전 정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지니지만, 
정책 수단의 측면에서는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함.

❍ 재난 위험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과 조직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특정한 기준과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정책학에서 규제정책은 분배정책이나 재분배정책에 비해 갈등 가능성이 높고 정책 
수용성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남(Lowi, 1972).

❍ 규제정책의 특성상 비용이 특정 대상에게 집중되는 반면, 편익은 사회 전체에 분산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 대상자는 직접적인 부담을 이유로 저항하거나 불순응을 
선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재난안전 정책은 이러한 규제정책의 일반적 특성을 강화된 형태로 보여줌.

❍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특성으로 인해 정책은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을 
중심으로 설계되며, 이 과정에서 시민의 일상적 선택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수반됨.

❍ 재난안전 정책의 규제는 그 기능과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음.
- 예방적 규제: 사전 예방을 중심으로 위험 발생 이전에 특정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준을 

설정하는 규제(예: 건축법상 내진 설계 기준, 소방시설 설치 의무).

- 행위 제한 규제: 특정 상황에서 시민의 활동을 직접 제한하는 규제(예: 재난 발생 

시 통행 제한, 감염병 확산 시 영업 제한).

- 의무 부과 규제: 시민이나 사업자에게 특정 행동을 의무화하는 규제(예: 안전교육 

이수 의무, 안전 점검 시행 의무).

- 결과 규제: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필요성이 체감되기 어려운 규제로 

규제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가시화되지 않는 특성이 있음.

❍ 이러한 규제적 특성은 정책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평상시에는 시민의 
체감도와 정책 수용성을 낮아지게 할 가능성이 있음.

❍ 시민은 안전 투자의 비용과 불편을 감수하지만,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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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재난안전 정책의 규제적 성격은 정책 수용성 논의를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시킴.

❍ 정책 수용성은 단순한 찬반 태도를 넘어 정책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행동으로 
수용할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함.

❍ 특히 위험을 다루는 정책 영역에서는 규제의 강도보다 정책의 정당성과 신뢰성이 
정책 수용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음(Bouckaert, Van de 
Walle, & Kampen, 2005).

❍ 즉, 재난안전 정책의 실효성은 규제 자체의 문제보다 규제가 시민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수용되는지에 좌우됨.

❍ 따라서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목적과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고 
시민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는 접근이 병행되어야 함.

❍ 이러한 문제의식은 정책 신뢰의 역할과 시민 실천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함.

3. 정책 신뢰와 시민의 재난안전 실천

1) 제도적 신뢰와 정부 신뢰의 개념적 구분

❍ 정책 신뢰는 시민이 공공정책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제도와 주체에 
대해 갖는 신뢰 수준을 의미하며, 정책 결정 과정의 정당성, 집행의 공정성, 정보제공의 
신뢰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포함함.

❍ 정책 신뢰를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신뢰(institutional trust)’와 ‘정부
신뢰(government trust)’를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제도적 신뢰는 공공기관이나 제도가 사회문제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이라
는 믿음을 의미하며, 특정 기관이나 제도의 역할 수행 역량과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포괄함(Siegrist & Cvetkovich, 2000).

❍ 재난안전 분야에서 제도적 신뢰는 재난관리 체계의 안정성, 안전 기준의 합리성, 
대응 매뉴얼의 전문성 등 제도 운영의 실질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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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정부신뢰는 현재의 정부 또는 정부 전반에 대한 포괄적 신뢰를 의미하며,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할 것이라는 기대를 포함함(Miller, 
1974; Hetherington, 1998).

❍ 정부신뢰는 일반적 신뢰(generalized trust)의 성격을 지니며, 정부의 정책 방향, 
책임성, 위기 대응 태도 등 정치적·규범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개념임.

❍ 재난안전 정책의 맥락에서 이 두 신뢰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함.

❍ 제도적 신뢰는 재난 관리 시스템의 기술적 역량에 대한 믿음을 제공하며, 정부신뢰는 
그러한 시스템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작동할 것이라는 정치적 기대를 형성함.

❍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 정책이 범정부적 협력과 제도적 체계를 기반으로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 신뢰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제도적 신뢰의 요소를 함께 포괄하는 
통합적 관점을 취함.

2) 정책 신뢰가 재난안전 실천에 미치는 영향

❍ 위험 관리 영역에서 정책 신뢰는 시민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공공이 제공하는 
정보와 지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됨.

❍ 정책 집행 주체에 대한 신뢰가 낮을 경우, 시민은 위험 정보 자체를 의심하거나 
정책 권고를 과도한 통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커짐(Slovic, 1993).

❍ 반대로 정책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으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공식 정보에 
대한 수용성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함(Siegrist & Cvetkovich, 2000).

❍ 신뢰가 형성되면 시민은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가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여 선별되고 
정제된 것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에 따라 권고된 행동을 더 쉽게 실천하게 됨.

❍ 재난안전 실천은 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수행하는 행동을 
의미하고, 안전 수칙 준수, 재난 대비 물품 준비, 위험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 이행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실천은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함.

❍ 기존 연구에서도 정책 신뢰가 높을수록 시민의 예방 행동과 정책 순응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음(Tyler, 2006; Earl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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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김수동·안승현(2025)의 연구는 정부신뢰가 재난안전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재난 두려움이 매개 역할을 수행함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음.

❍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시민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이 
예방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을 시사함.

❍ 재난안전 정책이 사전 예방을 강조하는 특성상, 정책 신뢰는 시민이 단기적인 불편이나 
비용을 감수하고도 재난안전 행동을 지속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동기로 작용함.

3) 정책 신뢰와 정책 수용성의 관계

❍ 정책 신뢰는 정책 수용성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반복적으로 제시되었음(Easton, 
1965; Levi & Stoker, 2000).

❍ 재난안전 정책에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면 시민은 정책을 강제적 통제가 
아닌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조치로 인식하게 되며, 이는 정책 수용성과 시민 
실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임.

❍ 이때 시민의 재난안전 실천은 정책 수용성이 현실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반복적인 실천 경험은 다시 정책에 대한 신뢰와 안전 체감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함.

❍ 따라서 정책 신뢰는 재난안전 정책에서 시민의 실천을 매개하여 정책 수용성을 
형성하는 핵심적이고 선행적인 변수로 기능함.

4. 정책 수용성 이론과 통합적 분석 틀

1) 정책 수용성의 개념과 구성 요소

❍ 정책 수용성(policy acceptance)은 정책에 대한 찬반 태도를 넘어 정책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행동으로 수용하려는 전반적인 태도와 실천 의지를 포함하는 개념임.

❍ 재난안전 정책과 같은 위험 관리 영역에서는 시민이 정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정책 집행 주체를 얼마나 신뢰하는지가 정책 수용성 
형성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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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수용성 연구에서 가장 체계적인 이론적 틀은 Grelle & Hofmann(2023)의 
‘공공정책수용 통합 프레임워크(Integrated Framework for Public Policy 
Acceptance)’이며, 이 프레임워크는 정책 수용성 형성 과정을 네 가지 단계적 경로를 
통해 설명함.

- 문제 인식(problem awareness): 시민이 특정 사회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

지가 정부 개입에 대한 욕구를 형성하는 출발점.

- 정부 지원 욕구(desire for governmental support):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신뢰(trust)와 가치적합성 등이 조절변수로 작용하

여 정부 개입에 대한 지지를 강화함.

- 정책 수용(policy acceptance): 제시된 정책 방안을 지지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형성되는 

단계로, 정책 효과성, 침입성(intrusiveness), 공정성 등이 영향을 미침.

- 정책 순응(policy compliance): 수용된 정책을 실제 행동으로 이행하는 단계로, 

정책 수용성이 가시적인 성과로 전환되는 과정을 의미함.

❍ 이러한 통합 프레임워크는 정책 수용성이 일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문제 인식에서 
행동 순응에 이르는 일련의 인지적·정서적·행동적 과정의 결과임을 명확히 함.

2) 재난안전 정책에 적용 가능한 통합적 분석 틀

❍ 본 연구는 Grelle & Hofmann(2023)의 프레임워크와 재난안전 정책의 특수성을 
결합하여, 재난안전 의식, 정책 신뢰, 시민 실천, 정책 수용성을 하나의 연속적인 
구조로 통합한 분석 틀을 제시함.

❍ 재난안전 의식은 시민이 재난 위험과 정책 환경을 인식하는 출발점으로서 문제 
인식 단계에 대응하며, 이는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 필요성 인식으로 이어짐.

❍ 정책 신뢰는 재난안전 의식이 정책 정보 수용과 정책 지침 이행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핵심 매개 변수로 작용하며, 정부 지원 욕구 단계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기능함.

❍ 시민의 재난안전 실천은 정책 신뢰를 토대로 형성된 행동 차원의 결과로서 정책 
순응 단계에 대응하며, 정책 수용성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가시적인 형태임.

❍ 정책 수용성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누적된 결과로 형성되는 종합적 개념으로, 
정책 인식과 신뢰, 실천 경험이 통합된 상태로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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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분석 틀에서 정책 수용성은 정책 효과를 설명하는 결과 변수인 동시에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기능함.

❍ 특히 재난안전 정책은 예방 중심, 규제적 성격, 불확실성을 내포한 위험 관리 정책이라
는 점에서 시민의 자발적 협조와 실천이 정책 성과를 좌우하는 구조를 가지며, 정책 
수용성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때 정책 효과가 극대화됨.

❍ 이 통합적 분석 틀은 ‘재난안전 의식 → 정책 신뢰 → 시민 실천 → 정책 수용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설명하며, 재난안전 정책의 작동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함.

5. 소결

❍ 2장에서는 재난안전 정책의 특수성과 정책 수용성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검토
하였음.

❍ 재난안전 의식은 재난 위험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정책 환경에 대한 평가가 결합한 
개념으로, 정책 성과를 이해하는 핵심 분석 변수임을 확인하였음.

❍ 위험의 사회적 구성 이론 등을 통해 재난안전 의식이 객관적 위험 수준보다 사회적 
맥락과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평가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탐색하였음.

❍ 아울러 재난안전 정책은 사전 예방과 위험 관리에 초점을 두는 과정에서 규제적 
성격을 갖게 되며, 이러한 규제적 특성은 정책 효과의 비가시성으로 인해 시민의 
정책 수용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내포함.

❍ 이 과정에서 정책 신뢰는 제도적 신뢰와 정부 신뢰로 구분되어 시민의 재난안전 
실천을 매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신뢰가 확보될 때 정책에 대한 수용성과 
자발적 실천 가능성이 높아짐.

❍ 끝으로, Grelle & Hofmann(2023)의 공공정책수용 통합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재난안전 의식 → 정책 신뢰 → 시민 실천 → 정책 수용성’으로 이어지는 통합적 
분석 틀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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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석 틀은 정책 수용성이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과 신뢰, 반복적인 
실천 경험이 누적된 결과로 형성되는 종합적 개념이며,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행 조건임을 이론적으로 확인하였음.

❍ 본 연구는 이 통합적 분석 틀을 토대로 인천시민의 재난안전 의식과 정책 신뢰, 
시민 실천 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실행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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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의식 분석

제3장

1. 2024년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의 개요 및 분석 틀

❍ 2024년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인천시민의 재난안전 의식, 
정책 신뢰, 시민 실천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군·구별 차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향후 재난안전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실행방안 도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장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재난안전 정책은 예방 중심의 성격으로 인해 단기간에 
성과가 가시화되기 어렵고, 정책의 실효성은 시민의 체감과 일상적 행동(실천)을 
통해 현실화하는 측면이 큼.

❍ 이에 본 장에서는 단순히 인식 수준을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의 관계 속에서 지역별 정책 작동 양상을 해석하는 데 분석의 초점을 
두었음.

1) 조사 개요 및 표본 설계의 특징

❍ 인천광역시는 2022년부터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인식 수준과 대응 능력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명확히 파악하여 도시회복력을 강화하
며,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 및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자체적인 재난안전 의식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안승현·조성윤, 2025).

-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는 재난안전 체감도, 재난안전 인식도, 재난안전 실천도, 

공공 및 사회적 재난안전 신뢰도의 4개 영역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음

(안승현·조성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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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는 인천연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의 의뢰로 
현대리서치가 수행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거주 만 14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 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조사 대상: 인천광역시 거주 만 14세 이상 시민

- 표본 크기: 1,000명(군·구별 인구 비례 할당 및 최소 표본 확보 병행)

- 조사 기간: 2024년 10월 25일~11월 8일(15일간)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및 개별 면접조사 병행

- 표집 방법: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한 비례 할당 표집(과소표집 지역인 

강화군, 옹진군, 동구에 대해서는 30표본 최소 표본 할당 시행)

- 신뢰 수준: 95%

- 표본오차: ±3.10%p

❍ 표본 배분은 군·구별 인구 비례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강화군, 옹진군) 및 특정 지역(동구)의 경우 군·구 단위 비교 분석의 안정
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표본 수(각 30명)를 확보하는 방식(최소 표본 할당)을 
병행하였음.

- 이는 지역 비교라는 정책적 활용 목적을 고려한 설계이지만, 동시에 소표본 군·구 

결과에는 통계적 변동성이 내재함.

❍ 따라서 본 장에서 제시되는 군·구별 분석 결과는 기계적인 서열화가 아니라, 지역 
간 차이의 존재와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지점의 방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 해석
하였음.

❍ 특히 최소 표본이 적용된 군·구에 대해서는 과도한 일반화를 지양하고, 유형화 결과 
역시 정책 설계 시 추가 점검이 필요한 신호로 활용하는 데 주안점을 둠.

2) 분석 방향

❍ 본 연구의 분석 틀은 2장에서 제시한 ‘재난안전 의식–정책 신뢰–시민 실천–정책 
수용성’의 연결 구조를 실증적으로 점검하는 데 기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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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① 재난안전 의식 수준, ② 정책 집행 주체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정책 
신뢰 수준, ③ 예방·대응 행동의 시민 실천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④ 이들 
지표의 조합이 군·구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유형화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접근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본 장의 분석은 정책 수용성을 단일 지표로 직접 측정하기보다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의 결합을 통해 나타나는 정책 작동 구조의 결과 개념으로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춤.

2. 분석 지표 구성 및 분석 방법

1) 분석 지표의 구성 원칙

❍ 본 장의 핵심 분석 지표는 다음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음.

- 첫째, 재난안전 의식 지표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인지 수준 관련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정책 필요성 인식의 출발점 변수로 활용하였음.

- 둘째, 정책 신뢰 지표는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신뢰 평가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정책 권고 및 규제 수용 기반을 나타내는 핵심 요인으로 활용하였음.

- 셋째, 시민 실천 지표는 사전 대비, 안전 수칙 준수, 정보·행동 요령 인지 및 행동 

의향 등 일상에서 수행되는 재난안전 관련 행동 수준을 반영하는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정책 효과가 행동으로 구현되는 정도를 측정하였음.

❍ 각 영역별로 활용한 의식조사 문항은 다음과 같음.

구분 문항 내용 비고

재난안전
인식도

문10 귀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의 종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5점 척도

문11 귀하는 인천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특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5점 척도

문12 귀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5점 척도

문13 귀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및 대비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표 3-1〕 분석 지표 활용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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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내용 비고

문14 귀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비 방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5점 척도

문15 귀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및 절차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5점 척도

문16 귀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개인적 책임감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5점 척도

문17 귀하는 우리 사회가 재난안전을 얼마나 중시한다고 느끼십니까? 5점 척도

문18 귀하는 지역사회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상황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5점 척도

문19 귀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와 관련한 정부 및 기관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재난안전
실천도

문20 귀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가족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5점 척도

문21 귀하는 가정 내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한 장소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5점 척도

문22 귀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 대비 물품을 준비해 
두었습니까?

5점 척도

문23 귀하는 재난 경보를 받으면 즉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5점 척도

문24 귀하는 재난 발생 시 가까운 대피소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까?
3점 척도
(역코딩)

문25 귀하는 평소 재난 및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안전 수칙을 준수
하고 있습니까?

5점 척도

문26 귀하는 재난 및 사고유형별(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등) 시민
행동 요령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5점 척도

문27 귀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시민행동요령이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문28 귀하는 주변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을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하십니까?

4점 척도

재난안전
신뢰도

문30 귀하는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교육 및 훈련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문31 귀하는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정책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5점 척도

문32 귀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정부의 대처 능력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5점 척도

문33 귀하는 현재 인천시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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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는 개별 문항 결과를 나열하기보다 정책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관련 문항을 
묶어 합성지표(composite index)로 구성하였음.

- 이는 개별 문항의 측정 오차를 완화하고, 지역 비교 및 유형화라는 본 장의 목적에 

부합하는 통합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효함.

2) 척도 통일 및 지표 산출 방식

❍ 조사 문항에 3점, 4점, 5점 척도가 혼재되어 있어 지표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관련 문항을 5점 척도로 선형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음.

❍ 선형 변환은 각 문항의 최솟값과 최댓값을 기준으로 동일한 상대적 간격을 유지하도록 
적용하였으며, 변환 공식은 다음과 같음.

변환값 = [
원점수 - 원척도최솟값

×4] + 1
원척도최댓값 - 원척도최솟값

❍ 최종 지푯값은 변환된 문항들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하였음.

❍ 결측값은 문항 단위에서 제외한 후 개인 단위 평균을 산출했으며, 군·구 단위 평균은 
개인 단위 지표의 평균으로 산출하였음.

❍ 최소 표본이 적용된 군·구의 경우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으므로, 군·구별 
비교 및 유형화 해석 시 해당 조건을 함께 고려하였음.

구분 문항 내용 비고

재난안전
신뢰도

문34 귀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인천시의 공공 서비스(구조, 
지원 등)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문35 귀하는 사회적 안전망(경찰, 소방 등)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5점 척도

문36 귀하는 인천시 내에서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문37 귀하는 지역사회에서의 기초질서 준수가 안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5점 척도

문38 귀하가 체감하는 인천시의 기초질서 준수 수준은 어떻습니까? 5점 척도

문39 귀하는 지역사회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와 관련된 시민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자료(출처)：안승현·조성윤(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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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절차

❍ 분석은 다음 순서로 수행하였음.

- 첫째,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의식, 정책 신뢰, 시민 실천의 분포 특성을 

기술통계로 정리하여 인천시민의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였음.

- 둘째, 군·구별 평균 비교를 통해 지역 간 차이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하였음.

- 셋째, 정책 활용성을 고려하여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을 핵심 축으로 하는 사분면 

유형화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군·구별 정책 작동 양상을 구조화하였음.

- 끝으로, 경계선 인접 군·구 및 최소 표본 군·구에 대해서는 기준선 설정 방식의 특성에 

따라 유형 분류가 민감하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하고, 해석의 유의사항에 

반영하였음.

3. 재난안전 의식·정책 신뢰·시민 실천의 분포 특성

1) 전체 응답자의 기술통계

❍ 전체 표본을 기준으로 재난안전 의식, 정책 신뢰, 시민 실천의 평균 및 분포를 정리한 
결과, 시민들의 재난안전 의식 수준에 비해 시민 실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음.

구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재난안전 의식

(재난안전 인식도) 1,000 1.0 5.0 3.489 .514

시민 실천
(재난안전 실천도) 1,000 1.2 5.0 2.968 .653

정책 신뢰
(재난안전 신뢰도) 1,000 1.0 5.0 3.384 .565

자료(출처)：안승현·조성윤(2025)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2〕 재난안전 의식·정책 신뢰·시민 실천 기술통계

❍ 재난안전 의식은 평균 3.489점, 정책 신뢰는 3.384점, 시민 실천은 2.968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인식(3.489점)과 실천(2.968점) 간에는 0.521점의 차이가 관찰됨으
로써 인식-행동 간극이 존재함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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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시민들이 재난 위험과 정책 필요성을 일정 수준 인지하고 있음에도 일상적 
행동으로의 전환이 충분히 동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2) 지표 간 관계

❍ 지표 간 관계를 확인한 결과,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 간에는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
(r=0.495, p<.01)가 관찰되었음.

구분 N 시민 실천 정책 신뢰

시민 실천
Pearson 상관계수 1 .495**

유의확률(양쪽) .000

N 1,000 1,000

정책 신뢰
Pearson 상관계수 .495** 1

유의확률(양쪽) .000

N 1,000 1,000

**p<.01
자료(출처)：안승현·조성윤(2025)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3〕 주요 지표(시민 실천·정책 신뢰)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자료(출처)：안승현·조성윤(2025)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3-1〕 주요 지표(시민 실천·정책 신뢰)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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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정책 신뢰가 높을수록 시민 실천 수준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며, 
2장에서 제시한 신뢰가 실천의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관점의 정책 수용성 
논의를 실증적으로 보완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재난안전 의식과 정책 신뢰 간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r=0.534, p<.01)가 
확인되어, 위험을 크게 인식할수록 정책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신뢰 평가가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음.

구분 N 재난안전 의식 정책 신뢰

재난안전 의식
Pearson 상관계수 1 .534**

유의확률(양쪽) .000

N 1,000 1,000

정책 신뢰
Pearson 상관계수 .534** 1

유의확률(양쪽) .000

N 1,000 1,000

**p<.01
자료(출처)：안승현·조성윤(2025)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4〕 주요 지표(재난안전 의식·정책 신뢰)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자료(출처)：안승현·조성윤(2025)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3-2〕 주요 지표(재난안전 의식·정책 신뢰)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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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본 절의 상관관계 결과는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으며, 이후 4장에서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실행방안 도출 시 정책 설계의 우선순위와 개입 지점을 설정하는 
근거로 활용하고자 함.

3) 응답자 특성별 분포

❍ 응답자 특성별 분석에서는 연령, 거주 기간, 주거형태 등에 따라 정책 신뢰 및 시민 
실천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음.

❍ 예컨대 연령이 높을수록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 기간이 길수록 두 지표가 높아지는 경향도 관찰되었음.

❍ 이러한 결과는 군·구별 비교 결과를 해석할 때 단순히 지역 효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인구 구성과 생활 여건의 차이가 함께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구분 재난안전 의식 시민 실천 정책 신뢰

연령

14∼16세 3.53 2.95 3.77

17∼19세 3.59 2.81 3.55

20대 3.50 3.11 3.39

30대 3.40 2.88 3.25

40대 3.52 3.05 3.37

50대 3.50 2.94 3.36

60대 이상 3.49 2.93 3.42

거주 기간

5년 이하 3.48 2.92 3.27

6∼10년 3.50 3.04 3.38

11∼15년 3.53 3.10 3.53

16∼20년 3.55 3.01 3.44

21년 이상 3.47 2.92 3.36

거주 공간

단독 주택 3.47 2.96 3.57

아파트 3.50 2.99 3.38

연립/다세대 주택 3.45 2.87 3.29

자료(출처)：안승현·조성윤(2025)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5〕 응답자 특성별 재난안전 의식·시민 실천·정책 신뢰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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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구별 재난안전 의식·정책 신뢰·시민 실천 비교 분석

❍ 군·구별 비교 분석 결과, 재난안전 의식, 정책 신뢰, 시민 실천 수준은 지역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일부 군·구에서는 정책 신뢰와 실천 수준이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관찰됐지만, 
다른 군·구에서는 인식 수준에 비해 실천 수준이 낮거나 정책 신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양상이 나타났음.

❍ 이는 동일한 재난안전 정책이 지역별 정책 접점 경험, 정보 접근성, 생활환경 등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체감되고 행동 전환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함.

❍ 다만 최소 표본(각 30명) 확보 방식이 적용된 군·구(강화군, 옹진군, 동구)는 평균값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므로, 해당 군·구의 결과는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지점을 탐색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기계적인 순위화나 단정적 해석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도명록, 2025a).

구분 재난안전 의식 시민 실천 정책 신뢰

거주지

중구 3.60 3.10 3.35

동구 3.47 3.08 3.44

미추홀구 3.44 2.80 3.28

연수구 3.56 3.06 3.44

남동구 3.51 3.05 3.40

부평구 3.43 2.93 3.27

계양구 3.52 2.94 3.33

서구 3.50 3.03 3.44

강화군 3.27 2.54 3.60

옹진군 3.50 2.86 3.74

자료(출처)：안승현·조성윤(2025)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6〕 군·구별 재난안전 의식·시민 실천·정책 신뢰 평균

❍ 본 절에서는 군·구별 차이의 존재와 범위만 확인하고, 차이의 구조적 해석은 유형화 
분석을 통해 구체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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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 신뢰도–시민 실천도 기반 군·구 유형화 분석

1) 유형화의 필요성과 기준선 설정

❍ 군·구별 평균값 비교는 지역 간 차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는 유효하지만, 
그러한 차이가 정책 개입의 방향이나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도명록, 2025a).

❍ 이에 비해 유형화 분석은 개별 지표의 높고 낮음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표 간 결합 양상을 통해 군·구별 정책 환경을 구조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설계 단계에서 활용도가 높음.

❍ 특히 사분면 유형화는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 결정자와 실무자가 
지역별 특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동일한 정책 수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활용도가 높음.

❍ 본 연구에서 유형화의 기준선은 개인 응답 수준의 전체 평균이 아니라, 군·구 간 
상대적 위치를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두어 군·구 평균값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 이는 본 분석이 개별 시민의 평균적 인식이나 행동 특성을 설명하기보다는 군·구 
단위에서 재난안전 정책이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고 있으며, 지역별 정책 수용과 실천 
여건에 어떤 구조적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비교·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임1)2).

❍ 이러한 분석 목적에 따라 정책 신뢰도와 시민 실천도의 기준선은 전체 군·구 평균값을 
중심으로 설정하였으며, 그 결과 정책 신뢰도는 3.4284점, 시민 실천도는 2.9390점을 
기준으로 각 군·구의 상대적 위치를 사분면에 배치하였음.

❍ 이를 통해 각 군·구가 상대적으로 정책 신뢰와 실천 수준이 모두 높은 유형인지, 

또는 한쪽 지표에 비해 다른 지표가 취약한 유형인지를 체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이후 군·구별 정책과제 도출과 실행전략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1) 개인 응답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전체 평균값과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개인 단위 평균과 군·구 단위 평균이라는 

분석 단위(level of analysis)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의 유형화는 군·구 간 정책 작동 양상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이므로 군·구 평균값을 기준선으로 설정하는 것이 분석 목적에 부합함.
2) 다만 기준선이 평균값에 기반하고 있는 관계로 경계선에 인접한 군·구의 경우 소폭의 수치 변화에 따라 유형 분류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따라서 유형화 결과는 기계적인 구분이나 서열화로 해석하기보다는 각 군·구가 처한 

정책 환경과 개입 필요성의 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 틀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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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안승현·조성윤(2025)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3-3〕 정책 신뢰도-시민 실천도 기반 군·구 유형 분포도

2) 유형별 구분과 해석

❍ 유형화 결과, 인천광역시 10개 군·구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은 서
로 다른 정책적 과제를 내포함.

❍ 첫째, 고신뢰·고실천형은 정책에 대한 신뢰와 시민 실천이 함께 높은 유형으로, 
재난안전 정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이 유형은 현 수준의 유지와 함께 우수한 정책 접점 및 실천 확산 요인을 파악하여 

다른 지역으로 공유·확산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음.

❍ 둘째, 고신뢰·저실천형은 정책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시민 실천이 충분히 
동반되지 않는 유형으로, 실천을 제약하는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이 유형은 실천 장벽을 낮추기 위해 실행 기반(접근성, 편의성, 참여 동기 등)을 점

검하고, 실천 전환을 강화하는 방향의 전략 설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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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저신뢰·저실천형은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이 모두 낮은 유형으로, 정책의 
체감 및 행동 전환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우선적인 점검과 개입이 
필요한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 유형은 우선 개입 대상으로서 신뢰 기반 강화와 실천 촉진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이 요구됨.

❍ 넷째, 저신뢰·고실천형은 시민 실천은 일정 수준 확보되어 있으나 정책 신뢰가 상대적
으로 낮은 유형으로, 시민의 자발적 행동이 제도적 신뢰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는 
상태일 가능성이 있음.

- 이 유형은 정책 설계·집행 과정의 설명 책임, 소통, 참여 채널을 강화하여 신뢰를 

제고하는 방향의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유형 명칭 정책
신뢰

시민
실천 군·구 정책적 과제

Ⅰ 고신뢰·고실천형 높음 높음 동구, 연수구, 서구
정책의 유지 및 우수사례 확산 취약 
영역 보완 중심의 접근

Ⅱ 고신뢰·저실천형 높음 낮음 강화군, 옹진군
실행 장벽(비용, 접근성, 정보전달 등) 
완화를 통한 실천 촉진

Ⅲ 저신뢰·저실천형 낮음 낮음 미추홀구, 부평구
신뢰 회복, 인식 제고, 실천 촉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우선 개입 대상

Ⅳ 저신뢰·고실천형 낮음 높음 중구, 남동구, 계양구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소통 강화, 
실천-신뢰 연결 구조 보완

자료(출처)：저자 작성.

〔표 3-7〕 군·구 유형화 결과

❍ 유형화 결과는 정책적 활용을 위한 구조화 도구 수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해석 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고려해야 함.

- 첫째, 기준선 설정 방식의 특성상 경계선 인접 군·구는 유형 분류가 민감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를 단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정책 설계 시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최소 표본 확보 방식이 적용된 군·구는 표본 특성에 따라 평균값 변동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군·구의 유형 분류는 과도한 일반화를 지양하고 표본 확대나 

보조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후 보완 분석이 요구됨.

- 셋째, 유형화는 원인 규명이 아니라 정책 접근 방향의 구조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지역 여건과 결합한 설명은 해석의 수준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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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 본 장에서는 2024년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재난안전 의식, 
정책 신뢰, 시민 실천의 분포 특성을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통해 정리하고, 군·구별 
차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음.

❍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의 재난안전 의식 수준(3.489점)에 비해 정책 신뢰(3.384점)와 
시민 실천(2.968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시민의 
위험 인식 및 정책 필요성 인식이 일정 수준 존재하더라도 행동 전환이 충분히 
동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 간의 유의미한 정(+)의 관계(r=0.495, p<.01)는 정책 
신뢰가 시민의 실천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며, 2장에서 제시한 
정책 수용성 논의를 지역 단위 분석에서 재확인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 연령, 거주 기간 등 응답자 특성에 따라 신뢰 및 실천 수준이 달라지는 경향 또한 
확인되어 지역 맞춤형 전략 설계 시 대상 집단의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음.

❍ 군·구별 차이에 대한 정책적 해석을 위해 정책 신뢰도–시민 실천도 기반의 사분면 
유형화를 적용한 결과, 군·구별로 서로 다른 정책 작동 양상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개입 방향과 우선순위를 달리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 다만 최소 표본 확보 방식이 적용된 군·구 및 경계선 인접 군·구는 유형 분류가 
민감할 수 있으므로, 본 장의 결과는 다음 장에서 실행전략을 설계하기 위한 근거이자 
점검 신호로 활용하고자 함.

❍ 다음 장에서는 본 장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천시 전체 차원의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군·구 유형별로 우선순위를 달리한 맞춤형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고자 함.

❍ 특히 유형별로 정책 설계와 소통 방식, 실행 기반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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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실행방안

제4장

1.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해석 및 유형별 형성 요인 분석

1) 분석 결과의 정책적 의미

❍ 3장의 실증 분석 결과는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정책이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줌.

❍ 무엇보다 인천시민의 재난안전 의식 수준(3.489점)에 비해 시민 실천 수준(2.968점)
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점은 인식의 제고가 곧바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함.

❍ 특히 정책 신뢰도(3.384점)와 시민 실천도(2.968점) 간의 격차는 일정 수준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동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구조적인 제약 요인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재난안전 정책을 교육과 홍보 중심으로 접근해 온 기존 방식의 한계를 
드러내며, 재난안전 지식과 정보는 시민의 인지 수준을 제고하는 데에는 이바지할 
수 있으나, 실제 실천은 개인이 체감하는 위험의 수준, 정서적 불안, 일상생활 속 
제약 조건 등에 보다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Slovic, 1987).

❍ 재난안전 의식의 제고는 교육이나 홍보만으로 달성되기 어렵고, 제도·인프라·규제·지
원 체계가 함께 작동할 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남(오윤경, 2025).

❍ 이는 향후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의 초점이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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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r=0.495, 
p<.01)가 확인된 점은 정책 수용성 제고의 핵심 기제가 제도적 신뢰의 형성에 있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함.

❍ 즉, 시민이 행정기관의 정보제공과 대응 역량을 신뢰할 때 공공의 권고는 더 쉽게 
수용되며, 이는 일상적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함(김수
동, 2025).

❍ Tyler(2006)의 절차적 정의 이론 역시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신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점에서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은 시민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 자본을 축적하는 방향의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2) 군·구 유형별 형성 요인 분석

❍ 앞서 제시한 정책 신뢰도–시민 실천도 기반의 사분면 유형화 결과는 각 군·구가 
처한 사회적, 공간적, 환경적 조건에 따라 재난안전 정책이 서로 다르게 작동하고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러한 차이는 단일 요인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지역별 인구 구조, 물리적 환경, 재난 
경험, 행정 접점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Ⅰ유형: 고신뢰·고실천형 (동구, 연수구, 서구)

❍ Ⅰ유형은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이 모두 높은 지역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정책 작동 
양상이 관찰됨.

❍ 연수구와 서구 등 일반적인 신도시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처럼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안전 관련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하여 정책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기반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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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의 경우 원도심이라는 물리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장기 거주 주민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책 수용성이 유지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다만 본 연구의 표본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해석은 탐색적 수준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

❍ 이는 Putnam(2000)이 제시한 사회적 자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지역 내 
신뢰와 네트워크, 상호 호혜성이 유지될수록 공공정책에 대한 제도적 신뢰가 형성되
고, 이는 공동체 차원의 실천으로 확산하는 경향을 보임.

❍ 신도시 지역에서는 체계적인 인프라와 관리 시스템이, 원도심 지역에서는 공동체 
기반의 상호 감시와 협력이 각각 실천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아울러 행정 정보의 전달 체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점 역시 
정책 신뢰도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음.

(2) Ⅱ유형: 고신뢰·저실천형 (강화군, 옹진군)

❍ 강화군과 옹진군은 정책에 대한 신뢰 수준은 높지만, 시민 실천은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에 해당함.

❍ 이들 지역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거주지가 분산되어 있어 교육 참여나 대비 
활동에 필요한 물리적·정보적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 위험 인식 자체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 거리, 교통 여건, 디지털 
접근성 등의 제약이 실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상혁, 2025).

❍ Ajzen(1985)의 계획된 행동 이론에 따르면, 행동은 태도뿐만 아니라 개인이 인식하는 
실행 가능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데, 이들 지역의 경우 정책에 대한 태도와 
신뢰는 긍정적이나, 실제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지각된 통제감이 낮아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를 보일 수 있음.

❍ 따라서 Ⅱ유형의 실천 저조는 정책 수용 의지의 부족이라기보다 실행 여건의 한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40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실행방안 연구

지역 인구(명) 65세 이상 고령자(명) 고령화율(%)

전체 3,078,426 497,057 16.15

중구 163,728 24,912 15.22

동구 60,438 15,240 25.22

미추홀구 417,590 79,880 19.13

연수구 409,234 47,731 11.66

남동구 504,601 85,478 16.94

부평구 509,601 87,260 17.12

계양구 283,822 47,042 16.57

서구 638,608 77,384 12.12

강화군 70,034 25,691 36.68

옹진군 20,773 6,439 31.00

자료(출처)：인천광역시(2025).

〔표 4-1〕 군·구별 고령화율

(3) Ⅲ유형: 저신뢰·저실천형 (미추홀구, 부평구)

❍ 미추홀구와 부평구는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이 모두 낮은 유형으로, 원도심 노후화와 
높은 인구 밀집도가 주요한 배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반복적인 침수나 화재와 같은 생활안전 사고 경험은 주민들에게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감을 누적시키며, 이는 제도적 신뢰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동규, 2025).

❍ Slovic(1987)의 위험 인식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경험이 반복되면 개인은 위험을 
과대 인식하거나, 반대로 무력감과 체념으로 인해 행동 자체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 지역의 낮은 실천 수준은 단순한 무관심이라기보다 정책에 
대한 기대 상실과 피로감이 누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더불어 사회적 자본의 약화, 저소득층 및 1인 가구 비중 증가 등 구조적 요인 역시 
공동체 기반의 실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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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면적(㎢) 인구(명) 인구밀도

전체 1,067.09 3,078,426 2,885

중구 140.38 163,728 1,166

동구 7.25 60,438 8,336

미추홀구 24.84 417,590 16,811

연수구 56.19 409,234 7,283

남동구 57.45 504,601 8,783

부평구 32.01 509,601 15,920

계양구 45.57 283,822 6,228

서구 119.06 638,608 5,364

강화군 411.41 70,034 170

옹진군 172.95 20,773 120

자료(출처)：인천광역시(2025).

〔표 4-2〕 군·구별 인구밀도 현황

(4) Ⅳ유형: 저신뢰·고실천형 (중구, 남동구, 계양구)

❍ 중구, 남동구, 계양구는 시민 실천 수준은 비교적 높으나 정책 신뢰가 낮은 유형에 
해당함.

❍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 대규모 위험 시설이 인접한 지역 특성상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와 무관하게 개인 차원의 대비와 행동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실천은 제도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반복된 위험 경험에 기반한 자생적 
대응 전략일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정지범, 2025).

❍ Bachmann과 Zaheer(2006)의 신뢰 유형 구분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지역은 
개인의 능력과 경험에 대한 신뢰는 높지만, 제도적 신뢰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대칭적 
구조를 보이며,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이나 소통 부족은 행정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Ⅳ유형에서는 정책의 내용보다는 정책 과정의 투명성과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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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별 차별적 정책 접근의 필요성

❍ 이상의 분석 결과는 인천시 전역에 동일한 방식의 홍보나 교육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정책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군·구별로 정책 작동의 취약 
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임.

❍ 정책 신뢰가 낮은 지역(Ⅲ유형, Ⅳ유형)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제도적 신뢰를 회복하는 접근이 우선되어야 함.

❍ 반면 실천 수준이 낮은 지역(Ⅱ유형, 일부 Ⅲ유형)에서는 교육이나 홍보 이전에 
실행 여건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체감형 정책 수단이 요구됨.

❍ 고신뢰·고실천형 지역(Ⅰ유형)의 경우에는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수사례를 체계적
으로 정리하여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전략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유형별 차별화 접근은 한정된 행정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인천시 전체의 재난안전 정책 수용성과 회복력을 단계적으로 제고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임.

❍ 이하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의 기본 방향과 유형별 
실행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2.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기본 방향

1) 기본 방향 및 원칙

(1) 재난안전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재난안전 정책의 실효성은 행정의 대응 역량 자체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발적 수용과 
협력 수준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큼.

❍ 특히 재난안전 정책은 예방 중심의 성격상 성과가 즉시 가시화되기 어렵고, 정책 
효과가 시민의 일상적 행동인 실천을 통해 구현된다는 점에서 시민-행정 간 상호작용 
구조의 정비가 필수적이며, 기존의 일방향적 정보 전달 체계를 보완하고 시민과 
행정 간 쌍방향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류현숙, 2025).



제4장 재난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실행방안  43

❍ 기존 재난안전 정책은 정부 주도의 공급자 중심 모델로 운영되어 온 경향이 있으나, 
인식 수준과 실천 수준 간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육·홍보 중심 접근만으로는 
행동을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정책은 시민참여를 전제로 한 수요자 중심 모델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과정의 설계와 운영 방식을 함께 조정하는 접근이 
요구됨.

❍ 이를 정책적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기존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정책 방향 정부 → 시민 (일방향) 정부 ↔ 시민 (쌍방향)

정책 초점 예방·대응 중심 예방·대응 + 신뢰 구축 + 참여

정보제공 단순 전달 투명한 공개 + 설명 책임

신뢰 형성 정부신뢰 전제 정부신뢰 형성 과정 중시

실천 유도 교육·홍보 중심 장벽 제거 + 동기 부여

자료(출처)：OECD(2016), 류현숙(2025), 이동규(202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4-3〕 재난안전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2) 기본 방향

❍ 군·구 유형 분석에서 드러난 공통된 문제는 첫째, 인식과 실천 사이의 구조적 격차, 
둘째, 정책 신뢰의 불균등, 셋째, 지역·계층 간 접근성의 차이임.

❍ 인식은 비교적 높음에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 정책의 내용보다 과정에 
대한 불신, 도서·취약계층의 실행 여건 부족은 서로 다른 현상처럼 보이지만, 궁
극적으로는 정책의 결정 방식, 시민참여의 수준, 정책 전달 구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따라서 단일 프로그램이나 개별 사업의 나열이 아니라 이러한 공통 원인을 개선할 
수 있는 상위 수준의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인식과 실천의 격차를 해소하고 재난안전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재난안전 분야의 정책 
과정 전반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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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거 기반(Evidence-based)의 투명한 행정

❍ 시민이 정책의 필요성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당위적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 
위험의 수준과 정책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데이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이동규, 2025).

❍ Tyler(2006)가 절차적 정의 이론에서 강조한 것처럼 시민은 정책 성과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며,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은 
제도적 신뢰 형성의 핵심 기반으로 작동함.

❍ 따라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 과정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이 중요함.

• 군·구별 및 재난유형별 재난 위험 정보의 공개
• 주요 사업 도입 시 비용-편익 분석 또는 기대효과·대안 비교 공개
• 예측·시뮬레이션 결과 및 정책 설계 근거의 시각화 제공(인포그래픽, 대시보드 등)
• 정책 결정 과정(문제 인식 → 대안 검토 → 우선순위 → 집행 → 평가)의 단계별 공개 등

자료(출처)：저자 작성.

〔표 4-4〕 근거 기반의 투명한 행정 실행 방향 예시

② 시민 주도형 참여 거버넌스

❍ 정책 수용성은 정책 내용 못지않게 정책 과정에서의 참여 경험에 의해 강화될 수 
있음(이동규, 2025).

❍ Putnam(2000)의 사회적 자본 이론에 따르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는 신뢰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체적 규범을 형성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수용 기반을 확대하
는 경로가 됨.

❍ 따라서 시민을 정책 수혜자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의 의제 설정과 실행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군·구 및 지역사회 단위 재난안전 협의체(주민대표, 전문가, 행정) 구성 및 정례적 운영
• 시민 재난안전 모니터단 운영 내실화와 처리 결과의 피드백 체계화
• 정책 우선순위 설정 시 시민 의견 반영(설문, 공청회, 토론 등)
• 주민참여예산제의 재난안전 분야 적용 확대 및 활성화 등

자료(출처)：저자 작성.

〔표 4-5〕 시민 주도형 참여 거버넌스 실행 방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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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요자 맞춤형 체감도 제고

❍ 획일적 홍보·교육은 시민의 생활 조건과 실행 여건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Ajzen(1985)의 계획된 행동 이론은 행동이 태도나 인식뿐만 아니라 ‘지각된 행동 
통제감’, 즉 실행 가능성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제시하였음.

❍ 따라서 취약 지역과 계층을 포함하여 실행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생애주기·거
주환경·사회경제적 조건에 기반한 차별화된 접근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내실화
• 지역 특성 기반의 재난 시나리오 설계 및 훈련
•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 다국어 안전 정보제공 및 전달 채널 다변화 등

자료(출처)：저자 작성.

〔표 4-6〕 수요자 맞춤형 체감도 제고 실행 방향 예시

2) 재난안전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공통 실행 전략

❍ 앞서 제시한 세 가지 기본 방향은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 전반에 걸친 운영 기준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인식과 신뢰, 신뢰와 실천 사이에는 단계별로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정책 신뢰도와 시민 실천도 사이의 격차(0.416
점)는 현재 정책이 시민의 행동 변화를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줌.

❍ 시민이 정책을 알고 있음에도 신뢰하지 못하거나, 신뢰함에도 실행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 수용성은 구조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향후 실행 전략은 단순히 개별 사업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격차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 기본 방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인천시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행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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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 간에는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확인(r=0.495, p<.01)되
었으므로 정책 신뢰 기반 구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재난안전 인식 제고와 실천 
장벽 완화를 연계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음.

(1) 위험 인식 제고 및 위험 소통 강화

❍ 재난안전 의식(3.489점)이 평균 이상 수준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단순 인식 
제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확한 위험 소통과 지역·대상별 체감도 제고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① 대상별 맞춤형 위험 소통

❍ 연령, 거주기간, 생활조건에 따라 정보 접근 채널과 메시지 수용 방식이 다르므로 
대상별 채널과 콘텐츠 특성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함.

❍ 청년층(20~30대)의 경우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SNS나 유튜브 쇼츠 등 짧은 동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길고 설명적인 콘텐츠보다는 30초 내외의 짧고 임팩트 있는 영상, 웹툰 형식의 스토리텔

링 등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해 자발적 공유를 유도하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장년층(40~50대)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이메일 소식지를 통해 정보를 수신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직장과 가정을 동시에 고려한 실용적인 정보제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 직장 내 의무교육과 연계한 재난안전 교육, 온라인 강좌와 체크리스트를 결합한 형태의 

콘텐츠는 시간적 제약이 큰 경제활동 인구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음.

❍ 고령층(60대 이상)은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마을 
방송, 경로당, 주민센터 등을 활용한 대면·반복 중심의 소통 방식이 필요함.

- 정기적인 경로당 방문 교육, 마을 단위 설명회 등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역사회 

공동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상호 학습의 장으로 작동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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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민의 경우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

-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지역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되, 주요 재난 안내문과 행동 요령은 한국어와 함께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팸플릿 형태로 병행 배포할 필요가 있음.

- 필요시 통역 지원 인력을 활용하여 대면 설명을 병행함으로써 정책 정보 접근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② 지역 맞춤형 재난 시나리오

❍ 일괄적 교육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제로 체감되지 
않는 한계가 있으므로 군·구별 주요 위험을 반영한 시나리오 기반 교육·훈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미추홀구는 최근 수년간 집중호우 시 도로 및 주거지 침수가 반복된 지역으로, 상습 
침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피 경로 숙지 및 이동 훈련이 핵심 과제 중 하나임
(노재영, 2025).

- 단순히 대피소 위치를 안내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침수 가능 시간을 고려한 이동 

동선 점검, 야간·고립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 등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음.

❍ 강화군과 옹진군은 해상사고와 고립 도서 문제에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역에서는 기상 악화나 선박 결항 등으로 외부 지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도서 주민의 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시나리오 설계가 중요함(신

현보, 2025).

- 통신 두절 상황에서의 비상 연락 체계, 마을 단위 응급구호 및 임시 대피 장소 운영, 

해루질·낚시 중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을 주민 교육과 연계해 반복 훈련하는 

방식이 요구됨.

❍ 남동구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어 화학물질 누출과 폭발 등 산업재해형 

재난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큼(김정필, 2019; 허솔지, 2021).

- 유해화학물질 유출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통해 인근 사업장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신속한 경보·대피 체계, 바람 방향·지형을 고려한 대피 경로 설정, 방재 인프라(차단 

시설, 저류조 등)와의 연계를 포함하는 통합 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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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는 상권과 밀집 주거지가 혼재하고 골목길이 좁은 지역이 많아 소규모 화재가 
다수 인명피해로 확산할 위험이 큼(최은지, 2016; 남용우, 2025).

- 다가구·상가 밀집 지역과 먹자골목 등을 중심으로 골목길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연기 확산 방향을 고려한 대피 요령, 차량·적치물로 인한 소방차 진입 지연에 대비한 

자력 대피 훈련을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③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 형식적 강의 중심의 교육은 실제 행동 전환과 대응 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체험 기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생활권에서 반복·정례화되는 훈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류현숙, 2025).

❍ 지진, 침수, 화재 등 주요 재난 상황을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는 
VR·AR 재난 시뮬레이션을 확대·도입하여, 시민이 위험의 심각성과 올바른 대응 
요령을 몰입감 있게 학습하도록 해야 함(강내영, 2022; 김영숙·문광수, 2022).

- 이를 위해 기존 관내 안전체험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권역별로 순회하는 이동형 VR 

체험 버스를 확대·운영해 체험 교육 기회가 적은 지역 주민과 청소년까지 교육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음.

❍ 생활공간과 밀접하게 연계된 소규모 훈련 프로그램의 정례화를 도입할 필요 있음.

- 아파트 단지별로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의 소규모 소방훈련을 실시해 화재 대피 

경로와 소화기 사용법을 반복적으로 숙지하도록 함.

- 학교 단위에서는 지진 대피훈련을 통해 책상 밑 대피, 운동장 집결 등 기본 행동 

요령을 체득하게 할 수 있음.

- 직장에서는 사업장 특성에 맞춘 비상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과 보고 체계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함.

❍ 연령과 생애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험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함(장관섭, 
2025).

- 영유아에게는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놀이형 안전 체험을 제공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

게 화재·실종 예방 등 기본 안전 습관을 익히게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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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게는 학교 안전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심폐소생술, 재난 대피 등 보다 실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성인은 직장과 지역 단위를 기반으로 실제 재난을 가정한 시나리오 

훈련을 강화해야 함.

- 노년층의 경우 경로당과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한 생활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낙상 예방, 화재 초기 대응, 폭염·한파 대비 등 일상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2) 정책 신뢰 기반 구축

❍ 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 사이의 높은 상관성(r=0.495, 
p<.01)은 재난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중추적인 연결 고리로 해석할 수 
있음.

❍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도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위험 완화 
정책에 대한 순응과 예방 행동 참여가 증가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강
서윤·이숙종, 2022; Bundi & Pattyn, 2023; Sarracino et al., 2024), 이는 재난 
상황에서 경보 준수, 대피 명령 이행, 교육·훈련 참여 의사 등 다양한 행동 지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인천시의 재난안전 정책이 시민의 실제 행동 변화를 목표로 한다면 정보제공이
나 시설 확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시민이 정책의 정당성과 역량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정책 신뢰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결국 정책 신뢰를 높이는 것은 여러 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시민 실천을 
촉발하고 지속시키는 전제 조건이자, 인식–신뢰–실천으로 이어지는 정책 수용성 
구조의 출발점으로 이해할 수 있음.

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 정책 발표 이후 공시 중심의 소통만으로는 “왜 이 정책이 필요한가”, “어떻게 결정되었
는가”에 대한 시민의 이해 요구를 충분히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 초기 단계부터 
참여와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가 필요함(류현숙,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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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 기반의 재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군·구 및 지역사회 단위의 
주민참여형 재난안전협의체 운영을 검토할 수 있음.

- 협의체는 동 단위 주민자치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상인회 등에서 추천된 주민대

표를 중심으로 재난·도시·건축 분야 전문가, 시민·자원봉사단체, 재난 관련 공무원

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함으로써 대표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협의체 운영은 정책이 결정된 이후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참여가 보장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정례 회의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협의체 의견이 실제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시가 명시적으로 공개하는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사각지대를 상시로 발굴하기 위해 ‘시민 재난안전 모니터
단’을 연계 운영하거나, 기존 유사한 성격의 단체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시민이 모바일 앱, 누리집,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시는 처리 결과와 후속 조치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함으

로써 참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또한 축적된 제보 데이터를 정책 우선순위 설정에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설문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을 병행하여 시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음.

- 수렴된 의견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과 사업에 반영되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참여의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정책 신뢰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② 정책 집행의 가시성 제고

❍ 예방 정책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성과가 체감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이는 
신뢰 형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책 집행 과정과 성과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공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됨(오윤경, 2025).

❍ 시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재난 관련 정보와 정책 성과를 시민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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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민 재난안전 정보 포털을 개편하여 실시간 재난 경보 현황을 비롯해 군·구별 

재난 대응 유관기관 현황, 구조 인력 규모, 대피소 분포 등 재난 대응 역량을 종합적

으로 공개하고, 재난안전 예산의 연도별·월별 집행 추이와 군·구별 집행 현황을 

시각화하여 투명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화재 발생 건수, 인명 피해 감소율 등 정책 성과를 정량 지표로 제시하고, 시민 안전 

신고 건수와 처리율을 함께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응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집행 관련 성과 보고회의 정례적 운영을 도입하고, 유튜브 생중계 등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주민의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성과 보고회에서는 각 군·구의 주요 재난안전 사업 추진 내용과 그에 따른 성과를 

설명하고, 주민 질의응답과 개선 요청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과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침수, 화재 등 주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재난을 중심으로 경제적·정량적 

효과를 제시할 경우, 정책 성과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재난안전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③ 데이터 기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강화

❍ 과장 또는 공포 중심 메시지는 불필요한 불안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해하기 
쉬운 데이터 중심 설명을 통해 정확한 위험 인지와 정책 신뢰를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음(정지범, 2025).

❍ 특히 시설 설치와 같은 갈등 가능 정책에서는 “왜 이곳인가”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이동규, 2025).

❍ 현재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재난 위험 소통 방식은 자극적인 표현이나 공포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반복되면서, 오히려 시민의 불신과 피로감을 누적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김현정·한미정, 2014).

- 재난 관련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 제시가 충분하지 않아 메시지의 

신뢰성과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 결과 위험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이 지속되는 점 

역시 중요한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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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향후 재난 위험 소통은 과장이나 공포 중심의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데이터 기반 설명을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과거 재난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 기존 시설의 처리 한계,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증가 추세 등을 지도와 그래프 등 시각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필요성을 직관적으

로 설명할 수 있음(Hu et al., 2024).

- 이러한 방식은 시민의 불필요한 불안을 완화하는 동시에 정확한 위험 인식과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④ 정책 실패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 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실패 또는 미흡 사례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정책 불신이 
누적될 수 있으므로 사후평가의 투명성 확보와 재발 방지 대책의 구체화가 필요함.

❍ 또한 실패 사례가 사회적 학습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재난·안전 사고 이후 시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결과 중심의 사후평가 
체계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음.

- 사고 발생 시 단순히 피해 규모나 조치 결과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정책이 

왜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핵심 의제로 설정하여 원인 분석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접근이 요구됨.

-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평가를 병행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완할 수 있을 것임.

❍ 사후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할 때는 추상적인 방향 제시에 그치지 
않고, 기준·절차·시설·조직 운영 방식 등에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구체적으
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실패 사례를 단순한 행정 책임의 문제로 한정하기보다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학습의 도구로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필요가 있음.

- 실패의 원인과 한계를 축적·공유함으로써 유사한 정책 설계 과정에서 반복을 방지하고, 

정책의 학습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이러한 개선 조치의 이행 과정을 분기별로 정리하여 주민에게 공유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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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주민 모니터단이 점검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 사후평가가 행정 내부의 자체 점검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관점에서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시민 실천 활성화 및 실행 장벽 완화

❍ 분석 결과 전반적인 재난안전 시민 실천도(2.968점)가 다른 지표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강화군·옹진군과 같이 정책에 대한 신뢰 수준은 일정 부분 형성되어 
있음에도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Ⅱ유형의 사례가 확인되었음.

❍ 이러한 결과는 정책 신뢰를 제고하는 것만으로는 시민의 실천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고, 
시민이 재난 위험을 인지하고 정책을 신뢰하는 상태가 실질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일상적·물리적 제약 요인을 함께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Ajzen(1985)의 계획된 행동 이론에 따르면 재난 대비 행동은 태도와 신뢰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실행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지각된 행동 통제감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실천을 제약하는 물리적·경제적·시간적·정보적 장벽을 입체적으로 완화하는 접근이 
요구됨.

① 경제적 장벽의 완화

❍ 경제적 장벽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손전등·
비상식량·구급함 등 기본적인 안전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노후 주택의 내진 
보강이나 화재감지기 설치에 대한 보조금,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보험료 일부 지원과 
같은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

❍ 이러한 지원은 재난 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준비 행동을 실행하지 못하던 가구의 구조적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실천 
수준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② 접근성 장벽의 완화

❍ 물리적·접근성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 대피소를 확충하고 교통 여건을 보완하여 
대피소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안전교육 플랫폼을 구축·내실화할 필요가 있음(Ng,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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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소방·전기·가스 분야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안전 점검 서비
스를 도서·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정기 운영할 경우,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대비 
행동이 지연되던 지역의 실천 수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③ 시간 장벽의 완화

❍ 경제활동 인구가 겪는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여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야간·주말 
교육(평일 저녁, 토요일 오전 등)을 확대하고, 모바일 환경에서 5분 이내로 학습할 
수 있는 ‘마이크로 러닝(micro learning)3)’ 형식의 재난안전 콘텐츠를 상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또한 학교나 직장 단위의 기존 의무교육 시간에 재난안전 교육을 통합하는 방식은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집단의 참여 부담을 줄이고, 교육이 실제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

④ 정보 장벽의 완화

❍ 정보 장벽 완화를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그림 중심의 쉬운 안내서와 다국어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각 가구가 일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A4 한 장 분량의 
행동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카카오톡 알림톡 등 모바일 채널을 활용하여 재난 관련 핵심 정보와 준비 행동을 
월 2회 내외로 정기 발송할 경우, 고령층과 이주민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실천 절차에 대한 정보 부재가 실제 재난 대비 행동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⑤ 동기 장벽의 완화

❍ 실천 촉진을 위한 동기 부여 측면에서는 우수 실천 가구를 선정해 소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교육 참여와 위험 요소 신고 시 포인트를 적립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안전 마일리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Najafi et al., 2017).

3) 정효정(2019)은 마이크로 러닝(micro learning)을 “작은 단위의(small learning unit), 짧은 길이의(short-term),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digestible) 학습 콘텐츠 혹은 학습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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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실행 중인 ‘재난안전전시회’와 같은 플랫폼에 동 단위 재난안전 경진대회 콘텐츠
를 추가하여 지역 공동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조례 제·개정을 통해 우수 
공동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은 개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 차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여 재난안전 실천도를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추진 체계 및 단계별 계획

❍ 정책 수용성 제고 실행방안은 단일 사업이나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단기·중기·장기 
단계에 걸친 추진 체계와 로드맵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함.

❍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재난안전 정책 수용성 제고 사업의 추진 주체와 역할을 명확
히 하고, 단계별 목표·과제·예산을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1) 추진 주체 및 역할 분담

❍ 인천시는 재난안전 정책의 전체 방향을 설정하고 광역 차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10개 군·구에서 추진되는 관련 사업을 조정·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함.

- 이를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배분하는 한편, 재난안전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등 광역 단위에서의 조정·지원 기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유형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기획·실행하는 현장 

집행 주체로서, 지역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참여형 재난안전협의체를 운영하며, 

교육·훈련 등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을 담당함.

❍ 중간지원조직은 정책 모니터링과 효과성 평가를 수행하고, 유형별 정책 효과 분석과 

연차별 성과 보고서 발간을 통해 근거 기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 지원 

조직으로 기능하도록 함.

❍ 주민조직은 재난안전협의체와 시민 모니터단 활동, 각종 교육·훈련 참여를 통해 

일상 속 실천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의견과 

현장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 피드백의 핵심 주체 역할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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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역할 주요 기능 세부 역할

인천시 광역 컨트롤 타워 정책 총괄·조정
및 행·재정 지원

• 재난안전 정책 기본 방향 및 중장기 계획 수립
• 광역 예산 배분 및 조정
• 군·구 사업 간 조정 및 연계 관리
• 재난안전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군·구 현장 집행 주체 지역 맞춤형
정책 실행

• 군·구 유형별 맞춤형 실행 계획 수립
• 주민참여형 재난안전협의체 운영
• 지역 단위 교육·훈련 및 체험 프로그램 실행
• 주민과의 직접 소통 및 현장 대응

중간지원조직 전문 지원 조직 컨설팅·분석·평가 
및 정책 지원

• 정책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수행
•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 군·구 유형별 정책 효과 분석
• 정책 고도화를 위한 연구 지원

주민조직 실천 및 피드백 주체 참여·실천·감시

• 일상 속 재난안전 실천 주체 역할 수행
• 재난안전협의체 및 시민 모니터단 참여
•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의견 및 현장 정보제공
• 교육·훈련 참여를 통한 공동체 기반 안전문화 형성

자료(출처)：저자 작성.

〔표 4-7〕 재난안전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추진 주체별 역할

(2) 단계별 추진 계획

❍ 단계별 추진 전략은 단기적 ‘신뢰 형성 단계’, 중기적 ‘행동 유도 단계’, 장기적 
‘안전문화 정착 단계’로 구분하여 설정함.

❍ 각 단계는 목표, 주요 과제, 성과지표를 명확히 구분하되, 개별 단계가 단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정책 신뢰 형성–행동 전환–문화 정착으로 점진적으로 축적·확장되는 
구조로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① 단기 계획: 신뢰 형성 단계

❍ 단기적으로는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 시민 신뢰 회복과 실행 기반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함.

-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계층별 취약 요인을 재점검하고, 

취약 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함.

- 데이터 기반 정보 공개 플랫폼을 구축하여 재난 관련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현황, 

주요 성과를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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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군·구별 주민참여형 재난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민 재난안전 모니터단을 

운영·내실화함으로써 행정과 시민 간의 상시적 피드백 구조를 마련해야 함.

❍ 단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제도적·조직적 기반 구축을 통해 정책 신뢰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회복하고, 실천도 역시 초기 상승 국면에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후 단계로의 확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② 중기 계획: 행동 유도 단계

❍ 중기적으로는 유형별 맞춤형 실행 전략을 본격화하고, 시민 실천 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단계를 수행함.

- 강화군·옹진군 등 고신뢰·저실천형 지역과 미추홀구·부평구 등 저신뢰·저실천형 지역

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안전 인프라 확충과 접근성 개선을 추진함.

- 이와 동시에 VR 기반 재난 체험,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생활밀착형 훈련 등 체험 

중심의 교육 방식을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주민참여형 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장 실행력을 강화함.

- 또한 유형별 우수사례를 발굴·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중간 평가를 통해 

정책 효과와 한계를 점검함으로써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함.

❍ 이 단계에서는 정책 신뢰도의 추가적 상승과 함께 시민 실천도의 유의미한 개선을 
도모하고, 교육 참여 확대와 유형 간 상향 이동이 관찰되는 것을 주요 성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③ 장기 계획: 안전문화 정착 단계

❍ 장기적으로는 재난안전 정책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자율적 안전문화로 정착시키는 
단계로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시민 참여형 리빙랩 프로젝트를 정례화하여 주민이 지역의 재난 문제를 

직접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실험·검증하는 구조를 구축함.

- 또한 마을 단위 자율 재난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행정 주도의 관리 방식에서 

공동체 기반 관리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재난안전 의식 제고와 시민참여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 끝으로 재난안전 의식조사를 통해 정책 전반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신뢰도와 시민 실천도의 격차가 실질적으로 축소되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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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계에서는 재난안전이 일상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이 
지속되는 안전문화의 정착을 핵심 성과로 설정함.

자료(출처)：저자 작성.

〔그림 4-1〕 재난안전 정책 수용성 제고 로드맵

구분 주요 과제 성과지표 예시

단기
(신뢰 형성)

• 인식조사 및 취약계층 파악
• 정보 공개 플랫폼 구축
• 재난안전협의체 구성
• 시민 모니터단 운영
• 정책 투명성 강화

• 신뢰도 및 실천도 상승
• 플랫폼 구축 완료 여부
• 협의체 구성 여부

중기
(행동 유도)

• 맞춤형 전략 전면 시행
• 지역별 안전 인프라 확충
• 체험 중심 교육 프로그램 확산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좋은 거버넌스 구축·운영 내실화

• 신뢰도 및 실천도 상승
• 교육 참여율 제고
• 군·구 유형별 상향 이동 여부

장기
(안전문화 정착)

• 효과 평가(의식조사 등)
• 정책 고도화
•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리빙랩 프로젝트 정례화
•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신뢰도 및 실천도 상승
• 신뢰-실천 격차 감소
•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 여부

자료(출처)：저자 작성.

〔표 4-8〕 재난안전 정책 수용성 제고 단계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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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선순위 매트릭스

❍ 한정된 행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시급성과 중요도를 함께 고려
한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함.

❍ 재난안전 인식·정책 신뢰·시민 실천도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자치구 유형과 제도 
개선 과제를 네 개의 정책 영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과제별로 단계적인 전략 
순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 Ⅰ영역에는 미추홀구와 부평구 등 저신뢰·저실천형(Ⅲ유형) 지역이 해당함.

- 이들 지역은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이 모두 낮아 시급성과 중요도가 동시에 높은 

최우선 개입 대상임.

- 반복적인 재난 경험과 정책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을 고려할 때, 신뢰 회복을 중심으

로 한 제도 개선과 함께 신규 사업 도입 및 집중적인 정책 자원 투입을 통해 단기적

으로 가시적인 변화를 창출하는 전략이 요구됨.

❍ Ⅱ영역에는 강화군과 옹진군 등 고신뢰·저실천형(Ⅱ유형) 지역이 포함됨.

- 이들 지역은 정책에 대한 신뢰 수준은 비교적 확보되어 있으나, 지리적 여건과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해 실천 장벽이 큰 특성을 보임.

- 따라서 시급성은 높고 중요도는 중간 이상으로 평가되며, 대피소 접근성 개선, 이동

형 안전 서비스 도입, 시간·비용 부담 완화 등 실행 여건을 개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적절함.

❍ Ⅲ영역에는 동구, 연수구, 서구 등 고신뢰·고실천형(Ⅰ유형) 지역이 속함.

- 이들 지역은 전반적인 정책 작동 수준이 양호하여 시급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도가 높은 영역으로 판단됨.

- 해당 지역에서는 새로운 대규모 사업을 추가하기보다는 기존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우수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한편, 예산 집행의 효율

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전략이 중심이 됨.

❍ Ⅳ영역은 조례 제정, 조직 체계 정비 등 제도 개선 과제를 포함하는 영역으로, 
시급성은 낮으나 중간 수준의 중요도를 가진 장기 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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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역은 단기 및 중기 단계에서 축적된 정책 경험과 평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난안전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제도적으

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이러한 우선순위 매트릭스는 단순한 유형 분류에 그치지 않고, 향후 재난안전 정책의 
예산 배분이나 사업 선정과 같은 실무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준거로 활용할 
수 있음.

❍ 동일한 재원이라도 모든 군·구에 일괄적으로 배분하기보다 시급성과 중요도가 높은 
사안에 행정 역량을 우선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지표가 안정적인 영역은 기존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음.

❍ 이러한 체계는 앞서 살펴본 정책 수용성 제고 원칙과 향후 전개될 유형별 실행 
전략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가교가 되며,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을 단계적으로 이행
하기 위한 전략적 토대 마련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

자료(출처)：저자 작성.

〔그림 4-2〕 재난안전 정책 우선순위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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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별 맞춤형 재난안전 정책 실행 전략

❍ 앞서 제시한 공통 실행 전략은 인천시 전역에서 재난안전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될 수 있음.

❍ 다만 군·구별로 사회·경제적 조건, 재난 위험 노출 수준, 지역 공동체의 특성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한 정책 수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정책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

❍ 재난안전 분야에서 지역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접근이 강조되는 이유는 지역사회가 
자신의 취약성과 역량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에 기초하기 때문임.

❍ 따라서 2절에서 도출한 유형별 형성 요인을 바탕으로 군·구별 차별화 실행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단순 분류를 넘어 각 유형의 강점은 유지·확대하고 
취약점은 보완하는 맞춤형 처방으로 설계되어야 함.

❍ 이하에서는 네 가지 유형별로 핵심 과제, 우선 적용 전략, 유형 특화 전략,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를 제시하고자 함.

1) Ⅰ유형(고신뢰·고실천형) 실행 전략

(1) 유형 특성 및 핵심 과제

❍ Ⅰ유형은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이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정책 작동이 
안정적인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연수구·서구는 신도시 지역으로 교육·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안전 정보 및 
서비스 접근성이 양호하여 정책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기반이 비교적 견고함.

❍ 동구는 원도심이라는 물리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장기 거주 주민을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 결속력이 유지되어 정책 수용성이 뒷받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다만 표본 수의 한계를 고려할 때, 동구에 대한 해석은 탐색적 수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이들 지역의 핵심 과제는 높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정책 효과의 정체를 
방지하고 신도시 지역에서 전입 인구 증가에 따른 공동체 약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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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축적된 정책 경험과 우수사례를 체계화하여 다른 유형 지역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키는 과제도 중요함.

(2) 우선 적용 공통 전략

❍ Ⅰ유형에서는 공통 전략 중 시민 주도형 참여 거버넌스를 우선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인 신뢰와 실천이 확보된 만큼 주민참여형 재난안전협의체의 역할과 정책 
반영 경로를 명확히 하고, 정책 설계·평가 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동구처럼 사회적 자본이 높은 지역은 주민자치회, 통·반장 네트워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기존 조직을 재난안전 거버넌스에 공식적으로 연계하여 공동체 
기반의 상호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수 있음.

❍ 연수구·서구와 같은 신도시 지역은 디지털 기반 주민참여 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운영 성과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할 수 있음.

(3) 유형 특화 전략

❍ Ⅰ유형의 특화 전략은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첫째, 우수사례의 표준화 및 체계화가 필요함.

- 연수구와 서구에서 운영 중인 재난 대응 체계, 교육 프로그램, 주민참여 방식 등을 

정리·매뉴얼화하여 ‘인천형 재난안전 우수모델’로 발전시키고, 타 군·구 확산을 위한 

기초 자료로 축적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시 차원에서 협의체 운영 사례, 교육 콘텐츠, 훈련 시나리오를 DB화하고, 

정기적인 공유·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간 학습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음.

❍ 둘째, 공동체 기반 상호 협력 체계의 제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동구와 같이 공동체 결속력이 높은 지역은 주민자치회 또는 통·반장 조직과 연계한 

‘(가칭)안전지킴이’ 활동을 공식화하여 취약계층(고령 1인 가구, 장애인 가구 등) 점검·

지원 체계를 지역 단위로 강화할 수 있음.

- 연수구·서구 등 신도시 지역은 아파트 단지별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정기 훈련을 

운영하는 자율안전관리 모델을 시범화하여 확산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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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세대·계층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신도시 지역의 전입 인구 증가로 공동체성이 약화할 수 있으므로 세대 간 공동 교육·훈련

을 통해 안전문화 공유를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청소년 안전 봉사단과 고령층을 연계한 멘토링, 신규 입주자 대상 안전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지역 구성원 전체가 공통의 행동 기준을 공유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4)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 Ⅰ유형은 신뢰·실천 수준의 안정적 유지, 우수사례의 체계적 확산, 공동체 기반 
자율안전관리의 정착을 주요 효과로 설정할 수 있음.

❍ 성과지표로는 ① 신뢰도 및 실천도의 안정적 유지, ② 우수사례 DB 구축 건수 및 
확산·벤치마킹 건수, ③ 협의체 의견의 정책 반영률, ④ 자율방재단 구성 비율, ⑤ 
신규 전입자 안전 오리엔테이션 참여율 등을 활용할 수 있음.

2) Ⅱ유형(고신뢰·저실천형) 실행 전략

(1) 유형 특성 및 핵심 과제

❍ Ⅱ유형은 정책 신뢰 수준은 비교적 높으나 시민 실천이 저조한 유형임.

❍ 이는 정책 수용 의지 부족이라기보다 고령 인구 비율, 거주지 분산, 도서 지역의 
지리적 고립 등으로 인해 교육 참여와 대비 행동의 접근성이 구조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으로 해석됨.

❍ Ajzen(1985)의 계획된 행동 이론에 비추어 보면, 신뢰와 태도는 형성되어 있어도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인식(지각된 행동 통제감)이 낮으면 실천으로 이어지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유형의 핵심 과제는 신뢰 회복보다 실천 장벽 제거에 있음.

(2) 우선 적용 공통 전략

❍ Ⅱ유형은 공통 전략 중 수요자 맞춤형 체감도 제고를 최우선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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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층과 도서 주민의 생활권을 기준으로 교육·점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집단을 고려하여 대면·반복 중심의 소통 
채널을 병행해야 함.

❍ 마을 방송, 경로당, 이장단 네트워크 등 기존 지역 인프라를 정책 전달 체계에 적극 
활용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3) 유형 특화 전략

❍ Ⅱ유형의 특화 전략은 다음 네 가지 방향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첫째, 이동형 안전 점검·교육 서비스의 정례화가 필요함.
- 소방·전기·가스 분야 전문가가 가구를 방문하여 점검과 교육을 결합하는 안전점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이동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음.

- 읍·면 단위 순회 일정과 대상 가구 사전 발굴 체계의 결합을 통해 서비스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둘째, 커뮤니티 기반 아날로그 소통 강화 및 반복 교육이 요구됨.
- 고령층은 단발성 교육만으로 숙지·실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월 1~2회 수준의 

반복 제공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행사와 연계하여 참여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음.

❍ 셋째, 도서 지역의 자생적 대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 외부 지원 지연 가능성을 전제로 응급구호 세트 비치, 분기별 자체 훈련, 통신 두절 

대비 비상 연락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여 초기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해루질·낚시 등 생활 활동 중 사고 대응 요령을 교육·훈련에 포함하는 방식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음.

❍ 넷째, 교통 접근성 개선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병행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날·행사 일정과 교육을 연계하거나 셔틀 운영 등을 통해 참여 부담을 줄이고, 중장년층

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접근성을 다층적으로 확보해야 함.

(4)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 Ⅱ유형은 교육 이수율과 가구 단위 준비 수준의 개선, 도서 지역 자체 대응 역량 강화, 
실천 저조 구조의 완화 및 유형 상향 이동 가능성을 주요 효과로 설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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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로는 ① 취약지역 교육 참여율·이수율, ② 안전용품 비치율, ③ 이동형 점검 
서비스 제공 가구 수, ④ 마을 단위 자체 훈련 횟수, ⑤ 응급구호 세트 비치 마을 
수, ⑥ 시민 실천도 점수의 직전 조사 대비 증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3) Ⅲ유형(저신뢰·저실천형) 실행 전략

(1) 유형 특성 및 핵심 과제

❍ Ⅲ유형은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이 모두 낮아 우선순위 매트릭스에서 시급성과 
중요도가 가장 높은 최우선 개입 대상임.

❍ 원도심 노후화, 높은 인구 밀집, 반복적인 침수·화재 등 생활안전 사고 경험이 누적
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감이 강화되고 제도적 신뢰가 약화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Slovic(1987)의 논의처럼 부정적 경험의 반복은 위험을 과대 인식하게 하거나 무력
감·체념으로 인해 행동을 회피하게 만들 수 있음.

❍ 따라서 이 유형의 핵심 과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변화를 통해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음.

(2) 우선 적용 공통 전략

❍ Ⅲ유형은 근거 기반의 투명한 행정과 정책 집행의 가시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왜 위험한가”, “어떤 대책이 수립되었는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여 막연한 불안과 불신을 동시에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침수·화재 등 체감도가 높은 재난을 중심으로 과거 피해 데이터, 현 시설의 한계, 
투자 효과 예측 등을 지도·그래프로 제시하고, 대시보드 등을 통해 예산 집행, 사업 
단계,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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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 특화 전략

❍ Ⅲ유형의 특화 전략은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첫째, 현안 해결형 ‘(가칭)우리 동네 안전 리빙랩’과 같은 프로젝트의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민이 위험 지점을 발굴하고 전문가·행정과 함께 소규모 개선사업을 실행·평가하는 

구조를 통해 주민이 전 과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미추홀구는 상습 침수 중심의 리빙랩, 부평구는 골목길 화재 안전 중심의 리빙랩 

등으로 주제를 명확히 하여 시범 운영 후 확산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체감형 안전 인프라의 가시화와 집중 투자가 요구됨.

- 주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소규모·고빈도 개선사업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침수 위험 알림 체계(센서·알림), 노후 주거지 화재감지기 무상 설치 등 생활권 단위 

투자를 추진하고, 사업 전후 비교 자료(사진, 수치, 범위)를 공개하여 가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정책 실패에 대한 설명과 재발 방지 약속의 이행을 통해 신뢰 회복의 기반을 
마련해야 함.

- 과거의 미흡 사례를 숨기기보다 “왜 작동하지 않았는가”를 중심으로 원인 분석과 

개선 조치를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공유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4)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 Ⅲ유형은 효능감 회복과 신뢰도 상승, 실천도 개선 및 유형 상향 이동 가능성, 공동체 
협력 회복을 주요 효과로 설정할 수 있음.

❍ 성과지표로는 ① 정책 신뢰도 점수의 직전 조사 대비 증가, ② 리빙랩 참여자 수 
및 해결 과제 수, ③ 사전·사후 인식 변화, ④ 체감형 인프라 완료 건수, ⑤ 주민 
만족도 및 관련 민원 변화, ⑥ 시민 실천도 점수의 직전 조사 대비 증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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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Ⅳ유형(저신뢰·고실천형) 실행 전략

(1) 유형 특성 및 핵심 과제

❍ Ⅳ유형은 시민 실천은 높으나 정책 신뢰가 낮은 유형임.

❍ 항만·공항·산단 등 위험 시설 인접 특성으로 인해 주민이 제도 신뢰와 무관하게 
개인 차원의 대비와 행동을 중시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Bachmann과 Zaheer(2006)의 신뢰 유형 구분에 비추어 보면 개인 역량에 대한 
신뢰는 높으나 제도적 신뢰가 낮은 비대칭 구조가 나타날 수 있으며, 정보 비대칭과 
소통 부족은 불신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

❍ 이 유형의 핵심 과제는 현재의 실천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책 과정의 투명성과 설명 
책임을 강화하여 제도적 신뢰를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데 있음.

(2) 우선 적용 공통 전략

❍ Ⅳ유형은 데이터 기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주민의 위험 인식과 자체 대응 경험은 높은 편이므로 추가 실천 유도보다 정책 
결정의 근거, 의견 반영, 대응체계의 합리성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
로 보임.

❍ 특히 산단 등 고위험 지역은 위험도 평가, 비상대응 계획, 대피 경로 설정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주민 의견 반영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3) 유형 특화 전략

❍ Ⅳ유형의 특화 전략은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첫째, 산업·물류 특화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위험 시설 운영 주체와 행정,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통해 위험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비상 대응 계획을 공동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남동구는 산단 안전 거버넌스 협의체, 중구는 항만 안전 협의체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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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다문화·외국인 안전 정보 사각지대 해소가 요구됨.

-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은 다국어 안내자료, 커뮤니티 리더 기반 전달 체계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정책 결정 근거의 시각화 공개와 주민 질의응답 체계의 정례화가 필요함.

- 비용-편익 분석, 대안 검토 과정, 자문 결과 등을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고, 분기별 설명회 및 질의응답 기록 공개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 Ⅳ유형은 정책 과정의 투명성 강화에 따른 제도적 신뢰 회복, 위험 시설 운영 주체와 
주민 간 협력 기반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주요 효과로 설정할 수 있음.

❍ 성과지표로는 ① 정책 신뢰도 점수의 직전 조사 대비 증가, ② 특화 협의체 운영 횟수 
및 참여율, ③ 정책 결정 과정 공개 건수 및 질의응답 건수, ④ 다국어 정보제공 및 
외국인 교육 참여율, ⑤ 절차 공정성 인지도, ⑥ 실천도 유지율 등을 활용할 수 있음.

구분 Ⅰ유형
(고신뢰·고실천형)

Ⅱ유형
(고신뢰·저실천형)

Ⅲ유형
(저신뢰·저실천형)

Ⅳ유형
(저신뢰·고실천형)

대상
지역 연수구, 서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미추홀구, 부평구 중구, 남동구, 계양구

핵심
과제

우수사례 체계화
및 전파 실행 장벽 제거 정책 신뢰 회복 절차적 투명성

및 소통 강화
우선
전략

시민 주도형
참여 거버넌스

수요자 맞춤형
체감도 제고

근거 기반 투명 행정
및 가시성

데이터 기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특화
전략

• 인천형 우수모델 DB화
• 안전지킴이 활동 

제도화
• 세대·계층 연계 프로

그램

• 찾아가는 이동형 점검·
교육

• 아날로그 소통 채널 강화
• 도서 지역 자생 인프라 

구축

• 안전 리빙랩
• 체감형 인프라 집중 

투자
• 실패사례 설명 책임성 

강화

• 산업·물류 특화 거버
넌스

• 다문화·외국인 사각
지대 해소

• 정책 결정 근거 시각화 
공개

성과
지표

우수사례 확산
및 벤치마킹 건수

취약지역 교육 이수
및 용품 비치율

정책 신뢰도
및 실천도 상승폭

절차 공정성 인지도
및 정보 공개 건수

정책
의미 성과 확산 및 관리 실천 장벽 완화 최우선 집중 개입 소통 및 제도적 신뢰 

전환
자료(출처)：저자 작성.

〔표 4-9〕 인천광역시 군·구 유형별 맞춤형 재난안전 정책 실행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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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 본 장에서는 2024년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 수용성의 구조적 특성을 진단하고, 정책 전환의 방향과 군·구별 맞춤형 실행 
전략을 정리하였음.

❍ 분석의 핵심은 재난안전 인식 제고만으로는 시민의 행동 변화를 충분히 이끌기 
어렵고, 정책 신뢰의 형성과 실천 여건의 개선이 함께 작동할 때 정책 수용성이 
실질적으로 강화된다는 점에 있음.

❍ 첫째, 실증 분석 결과 인천시민의 안전 인식 수준에 비해 시민 실천 수준이 낮게 
나타나 기존의 교육·홍보 중심 접근이 행동 전환 단계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특히,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 간에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r=0.495)가 확인된 

점은 향후 재난안전 정책의 초점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제도적 신뢰를 축적·관리하

는 정책 운영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이는 시민이 정책을 인지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정당성과 실행 역량을 

신뢰할 때 공공의 권고가 일상적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의미함.

❍ 둘째,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의 기본 방향을 근거 기반의 투명한 행정, 시민 주도형 
참여 거버넌스, 수요자 맞춤형 체감도 제고로 제시하였음.

- 이를 실행 단계로 연결하기 위해 단기(신뢰 형성), 중기(행동 유도), 장기(안전문화 

정착)의 단계별 로드맵과 함께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한 우선순위 매트릭스를 

제시함으로써 한정된 행정 자원을 더욱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

였음.

❍ 셋째, 군·구별 유형화 분석을 통해 지역 여건에 따른 정책 작동 방식의 차이를 구조적으
로 확인하고, 유형별 맞춤형 재난안전 정책 실행 전략을 제안하였음.

- Ⅰ유형(고신뢰·고실천형)은 신도시의 제도·서비스 접근성과 원도심의 공동체 자본을 

활용하여 우수사례를 체계화하고 확산하는 전략이 적합함.

- Ⅱ유형(고신뢰·저실천형)은 신뢰 부족보다 지리적·신체적·정보적 제약에 따른 실천 

장벽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접근성 개선과 실행 여건 보완이 우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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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유형(저신뢰·저실천형)은 가시적인 인프라 개선과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도출되었음.

- Ⅳ유형(저신뢰·고실천형)은 주민의 자생적 실천을 토대로 정책 결정 과정의 설명 

책임과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비대칭적 신뢰 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리하였음.

- 이러한 유형별 접근은 지역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전략적 토대이며, 이를 

통해 각 군·구의 특성에 최적화된 정책적 처방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음.

❍ 종합하면,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 수용성 제고는 광역 차원의 조정·지원 기능, 군·구
의 현장 집행력, 시민의 참여와 실천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
질 수 있음.

❍ 본 장에서 제시한 유형별 실행 전략과 성과지표를 정책 과정에 체계적으로 적용·
관리한다면 인식과 실천의 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안전
을 체감하는 회복력 있는 안전도시 인천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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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제5장

1. 연구 결과의 종합

❍ 본 연구는 2024년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정책의 수용성이 어떠한 구조적 메커니즘을 통해 형성·제약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군·구별 차이를 고려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

❍ 특히 재난안전 정책이 단순한 정보제공이나 제도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일상적 
행동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음.

❍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이 직면한 핵심 과제는 시민의 재난안전 
인식 수준 제고가 아니라, 이미 형성된 인식이 실천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구조적 
간극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있음을 확인하였음.

❍ 이는 기존 재난안전 정책이 전제해 온 ‘인식 제고 → 행동 변화’라는 단순한 선형 
논리가 현실에서는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 첫째, 인천시민의 재난안전 의식과 시민 실천 간에는 간극이 나타났음.

- 분석 결과, 재난안전 의식 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민 실천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확인되었음.

- 이는 시민이 위험을 인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위험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의 대비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함을 의미함.

- 다시 말해, 재난안전 대비 행동의 부족은 개인의 무관심이나 책임 회피의 문제라기보다,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정책 환경의 문제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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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정책 신뢰는 인식과 실천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음.

-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재난 대비 행동 역시 상대적으로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함.

-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신뢰가 실천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충분조건이라기보다 실천이 

가능해지기 위한 필요조건에 가깝다는 점에서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함.

- 즉, 정책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행동 유도가 거의 작동하지 않지만,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실천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함께 확인되었음.

❍ 셋째, 군·구별로 정책 수용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은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이 
일률적 접근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줌.

- 원도심 지역에서는 반복적인 재난 및 안전사고 경험과 정책 피로감이 신뢰와 실천 

모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도서·고령화 지역에서는 정책에 대한 

신뢰는 비교적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신체적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실천이 저조한 양상이 나타났음.

- 신도시 지역은 전반적인 정책 작동 수준이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향후 공동체 기반 

약화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결과는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단일한 정책 메시지나 동일한 정책 수단의 

반복적 적용이 정책 효과를 제한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줌.

❍ 종합하면,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식 제고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정책 신뢰를 기반으로 실천 조건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동시에 군·구별 사회적·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정책 수용성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큼.

❍ 이상의 시사점은 차후 제시할 정책제언의 핵심적인 논리적 토대가 되며,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과제들을 해소하고 인천시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실무적인 정책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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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언

❍ 본 절에서는 인식과 실천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정책제언의 형식으로 
제시하고자 함.

❍ 시민 개인의 노력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천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정책 수용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 따라서 본 절에서는 시민의 자발성에 과도하게 기대기보다 행정이 신뢰를 구축하고 
실천 조건을 선제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참여와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자 함.

1) 정보 전달 위주에서 체험·교육 위주의 안전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재난안전 정책의 접근 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됨.

❍ 기존 정책은 재난 대응 요령과 안전 수칙을 충분히 제공하면 시민의 행동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교육과 홍보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음.

❍ 그러나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시민들이 위험을 몰라서 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험적 경험이 부족해서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 이는 재난안전 정책이 ‘안전 정보(safety information)’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접하고 체득할 수 있는 ‘안전 경험(safety experience)’ 중심으
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 이를 위해 재난안전 교육을 별도의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동선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아파트 엘리베이터 디스플레이, 지하주차장, 전통시장과 같은 생활 공간을 
활용하여 짧고 직관적인 행동 중심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제공하거나, 지역 행사와 
연계한 상설형 체험 콘텐츠를 통해 시민이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응 
행동을 익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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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넛지(nudge)4)형 접근은 시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실천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2)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 행정의 투명성 확보

❍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결과 중심의 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집행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함.

❍ 재난 예방 정책의 특성상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는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Tyler(2006)의 절차적 정의 이론에 따르면, 시민은 정책의 성공 여부보다 행정이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통해 신뢰를 형성함.

❍ 이러한 관점에서 재난안전 정책은 ‘무엇을 했는가’보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음.

❍ 단순히 대피소 위치를 안내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설 점검 주기와 개선 조치 현황, 
예산 집행 과정 등을 시각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대응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

❍ 이는 시민에게 정책의 존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음.

3) 취약계층 안전 복지 실현을 위한 구조적 지원 인프라 확충

❍ 시민 실천이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는 개인의 책임에 기반한 접근을 넘어 행정이 
실천 조건을 직접 지원하는 구조적 개입이 병행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 확인된 Ⅱ유형과 Ⅲ유형 지역의 경우, 정책에 대한 태도나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 접근성, 시간 부담과 같은 현실적 제약이 실천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4) 강준만(2016)은 넛지가 본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옆구리를 슬쩍 찌르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Thaler와 

Sunstein에 의해 ‘부드러운 개입을 통한 선택 유도’라는 개념으로 격상되었다고 설명함. 또한 넛지의 본질을 현대 

PR의 아버지 Bernays가 실천했던 ‘간접적 수단의 매력’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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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Ajzen(1985)의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 제시하는 ‘지각된 행동 통제감’의 문제로, 
실천의 의지가 있더라도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이 낮으면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이러한 맥락에서 재난 대비를 개인의 준비 역량에만 맡기기보다 행정이 선제적으로 
실천 조건을 보완하는 ‘인천형 안전 돌봄 서비스’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고령층과 원도심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자율방재단 등이 정기적으로 방문하
여 비상 대비 물품 점검, 화재감지기 교체, 맞춤형 대피 경로 안내 등을 통합적으
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단발성 물품 지급이 아닌 지속적 관리와 지원을 결합한 
모델임.

❍ 이러한 접근은 도서 지역의 접근성 문제와 원도심 지역의 신뢰 회복 과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

4) 지속가능한 안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 주도 거버넌스 활성화

❍ 시민참여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참여의 양을 확대하는 것보다 참여의 질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는 전략이 요구됨.

❍ 재난안전 분야에서 시민참여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형식적인 의견 수렴이나 상징적 거버넌스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이는 참여 과정에서 시민이 자신의 의견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참여에 따른 효능감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임.

❍ Arnstein(1969)의 참여의 사다리 이론5)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참여 방식은 정보제공
이나 자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음.

5) Arnstein(1969)은 시민참여의 수준을 8단계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한 ‘참여의 사다리(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이론’을 제시하였음. 이 이론에 따르면 시민참여는 조작(manipulation)과 치료(therapy)

를 포함하는 비참여(non-participation) 단계, 정보제공(informing)·상담(consultation)·회유(placation)를 포함

하며 의견 수렴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실질적 영향력은 미미한 명목적 참여(tokenism) 단계, 그리고 파트너십(partn

ership)·권한위임(delegated power)·시민통제(citizen control)를 통해 시민이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는 시민권력

(citizen power) 단계로 구성됨. Arnstein은 하위 단계의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시민의 권리와 의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시민권력 단계로 나아갈 때 비로소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과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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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협력과 권한위임 
단계로의 이행이 필요함.

❍ 특히 본 연구에서 최우선 개입 대상으로 도출된 Ⅲ유형 지역에서는 ‘우리 동네 안
전 리빙랩’과 같은 참여형 사업을 통해 주민이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 사업
의 우선순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 시민을 정책의 공동 설계자로 위치시킴
으로써 신뢰와 실천을 동시에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5)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한 안전 행정의 연속성 확보

❍ 2026년 7월로 예정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6)은 재난안전 정책의 관점에서 위기
이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구역 신설과 경계 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인 안전 관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반면, 동시에 새로운 안전 거버넌스를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
이기도 함.

❍ 특히 영종구와 같이 항만·공항이라는 특수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이나, 검단과 같은 
신도시 지역의 경우 앞서 제시한 유형별 전략을 초기 행정 설계 단계부터 반영함
으로써 안전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단기적인 조직 재편을 넘어 중장기적 정책 수용성의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
으로 이해될 수 있음.

6) 인천광역시는 1995년 이후 유지해 온 행정체제를 31년 만에 전면 개편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현행 2군·8구에서 

2군·9구 체제로 새롭게 출발함. 이번 개편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동의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주민 편의와 

생활권 일치를 위해 추진됨. 세부적으로는 중구 내륙과 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고 중구 섬 지역을 ‘영종구’로 

신설하며, 서구는 경인 아라뱃길을 경계로 남북을 분리하여 각각 ‘서해구’와 ‘검단구’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인

천광역시청 누리집. https://www.incheon.go.kr/IC010701. 검색일：2025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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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본 연구는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형별 맞춤형 정책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
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님.

❍ 첫째, 표본 설계 측면에서 군·구별 비교를 위한 최소 표본을 확보하였으나, 일부 
군·구의 경우 표본 수가 제한적이어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유형 분류 결과는 정책 설계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기계적인 순위화나 단정적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향후 표본 확대를 

통한 보완 분석이 요구됨.

❍ 둘째, 본 연구는 단일 시점의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정책 개입 전후의 
변화를 추적하지 못하였음.

-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 간의 관계가 인과적인지, 또는 상호 강화 관계인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종단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함.

- 특히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단계별 정책이 실제로 신뢰와 실천의 격차를 축소하는지에 

대한 검증은 향후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것임.

주제어 ▶ 지역위험, 재난안전의식, 정책신뢰, 시민실천, 정책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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